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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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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
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
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법상 지역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보전지역권자
(보유자)는 정부와 랜드 트러스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역권 형태의 보유가 일반
적이다.
1985년 UCEA에서 인역권과 영구적 기한으로서의 보전지역권의 효력을 인정하

면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과 주(州)에서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 세
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보전지역권은 캐나다, 호주 및 칠레 등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 계약에 기반하여 사유지를 보전하는 환경보전 목적의 재

산권으로서 사법관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의
명령통제적 규율 중심의 국내 토지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영역의 자율
성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보전지역권 도입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시행중인 공익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지역권 활용이 필요하다. 보전지
역권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토지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현행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형식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춰야 하고 인

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의 보전지역권 설정은 요역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승
역지에 설정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하지만, 보전지역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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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는 지

역권이 있다. 지역권 원리가 자연보전에 적용되어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이 탄생하였고 미국에서는 사유지의 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권

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토지의 자연・경관이나 공터의 가치를

보호하고, 농업・산림・휴양・공터로서의 사용을 확보하며, 자연자원 보호 또

는 역사적・고고학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다1). 보전지역권의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개발을 하거나 분할하거

나 건축을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보전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보전지역권은 농지 등의 보전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2)

2023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략 201,525개의 보전지역권이 확인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보전된 사유지는 33,527,688 에이커(약 135,682 km2)에 이르고

있다3).

보전지역권을 통한 사유지 보전방식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칠레

에도 도입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에 도입가능성에 관해 논의가 전개

되고 있다4). 유럽 사유지보전네트워크(ELCN : European Private Land Conservation

Network)에서는 유럽에서 보전지역권을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5).

우리나라는 지역권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며, 토지의 개발 제한은 공법적

규제로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및 보호지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에 사유지 보상과 보전의 효율성

을 위해 보전지역권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저자는 2021년에 논문을 발표하

였다6). 이 글은 국내에 아직 생소한 보전지역권의 법리적 검토를 중점으로 국

1) 보전지역권 표준법(UCEA)제1조
2) Carrie A. Scrufari, Tackling the Tenure Problem: Promoting Land Access for New
Farmers as Part of a Climate Change Solution, 42 COLUM. J. ENVTL. L. 497, 508–
12 (2017)

3) https://www.conservationeasement.us/eholderprofile/ 2023.3.1.
4) ICREI(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nvironmental Issues) 는 2012년 ‘Property
rights, economics and environment: Agriculture and forestry’를 주제로 제9회 국제회의를
주최하였는데,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명령과 통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재산
권과 시장매커니즘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임을 촉구하였고, 그 한 방법으로 보전지
역권의 타국가에 도입가능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Jacobs, H. M.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US and Abroad: Reflections and Views toward the Future. (2014).

5) Račinska, I., & Vahtrus, S. The use of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to NABU Federal Association. (2018).

6) 김선영・오충현,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보전지역권 도입방안’ , 환경정책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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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보전지역권의 도입과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소유권 관념인 ‘권리들의 다발(bundle of rights)’의 비유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보전지역권의 개발권 제한은 ‘개발권 양도제’ 와 구분되는 개

념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다음 미국의 보전지역권 표준법(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 이하 UCEA라 칭함)을 검토하여 보전지역권의 법적 쟁점 사항

을 검토하고, 국내 법제에서 친환경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보전지

역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Ⅱ. 미국의 소유권 관념에 따른 보전지역권의 이해

미국에서는 보전지역권이란 토지의 개발권(development right)을 구매(purchase)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7)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개발권 구매’로 표현하

는 것은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로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

1. ‘권리막대기의 다발(Bundle of rights or sticks)’로서의 소유권 관념

미국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권리막대기의 다발’, 즉 총체적인 권리들의 집합으

로 인식하는데, 다발을 이루는 각각의 막대기들은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들(점

유권, 경작권, 방목권, 벌목권, 집을 짓는 권리, 매도하거나 임대할 권리, 접근

을 제한할 권리, 분할권 등)을 표상하고, 이러한 막대기는 묵음에서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다시 다발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비유된다.8)

토지에 관한 권리는 물리적인 형상과 관련된 권리들(흙, 물, 광물, 나무 등)

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들(통행권, 매도, 임차, 증여할수 있는 권리, 사용

권 등)으로 나눠서 보고 있으며, 소유자는 이 두 종류의 권리의 다발들을 전체

를 하나로 매매, 임차, 증여하거나 각 개별적 권리를 분리하여 매매 등 거래할

(2021) 205-233면
7) Buckland, Jeffrey G, The history and use of 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in the
United Stat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4 (1987): 237-252.
Daniels, Thomas L. The 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Preserving agricultural land
and open spac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7.4 (1991): 421-431.

8) Baron, J. B., Rescuing the bundle-of-rights metaphor in property law.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Vol. 82, No. 1, (2014).
Jacobs, supra no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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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임차의 경우는 임차료를 댓가로 하여, 소유

권의 집합적 권리들 중에서 일정시점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해

석한다.

(1) 비점유이익으로서 보전지역권

소유권의 여러 권리들 중에서 비점유이익(非占有, nonpossessory interests)

은 사적(私的)인 토지이용규율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

한 비점유이익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그 토지를 이용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리(통행권, 사냥권, 조망이나 경관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않

을 제약, 상가건물을 짓지 않을 것 등)이다. 비점유이익 중에는 로마법상의 역

권(servitude)이 있는데 지역권(easement)은 이러한 역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권리막대기 다발에서 제약하는 권리막대기를 포기하고(give up) 꺼내서 주는

것(take a stick out of bundle and give it someone else)으로 본다9). 토지소

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역권 대상 권리를 팔거나 기부함

으로써 지역권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본다10). 보전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의 여러

권리막대기들의 다발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막대기(특히 개발을 할 권리, 분할

할 권리 등)를 지역권자(랜드 트러스트 혹은 정부)에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된

다11). 즉 보전지역권은 토지개발을 제한하고자 개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표

현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막대기 다발에서

보전지역권 성립과 함께 제한되는 권리막대기가 소유권 권리 다발에서 제거되

는 것이다.

(2)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와 구별

국내문헌들은 보전지역권을 개발권 구매로 소개하고 ‘개발권 구매’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우리나라는 소유권의 절대성에 비추어 개발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보전지역권 도입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특히 보전지역권을 개발권양

9) Lippmann, J. O, Exacted Conservation Easements: The Hard Case of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19 J. ENVTL. L. & LITIG. 293, 298 (2004)

10) Morrisette, Peter M. Conservation easements and the public good: preserving the
environment on private lands, Nat. Resources J. 41 (2001): 373.

11) Rissman, A. R. (2013). Rethinking property rights: comparative analysis of conservation
easements for wildlife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40(3), 222-230.
Merenlender, A. M., Huntsinger, L., Guthey, G., & Fairfax, S. K. (2004). Land trusts
and conservation easements: who is conserving what for whom?. Conservation
Biology, 18(1),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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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

보전지역권을 처음 소개한 문헌은 “미국의 사유림 지원 정책 연구”(석현덕,

윤여창. 2003)로 보여지는데, 사유림(私有林)의 산림 보전정책과 관련하여 산림

유산프로그램(Forest Legacy Program: 이하 FLP라 칭함), 산림증진프로그램

(Forest Land Enhance Program)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FLP를

통해 ‘산주로부터 개발권을 구매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서 보전지역권 대신 ‘산림개발권’이라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김승종의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농지보전지

역권 매입제도는 농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며, 정부기관

또는 ㅡ농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만을 취득하는 것이다’ ‘농지소유자는

자발적으로 농지보전지역권을 매각하고, ... 해당농지의 제한적 이용가치와 주

거 또는 상업적 이용가치와의 차액을 지불한다.’ 고 설명한다. 농지보전지역권

을 개발권의 매각과 매입의 관념으로 이해하고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의 법

리적 논쟁을 보전지역권 도입의 전제로 삼고 있다. 즉 개발권 분리가 불가하고

개발권 가치평가가 법리상 불가하므로 농지보전지역권 도입이 어렵다고 하였다.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Ⅰ,

Ⅱ”(채미옥 外 2009,2010)는 용도지역제 개선을 위해 용적율 거래제를 도입하

기 위한 연구로서 개발권양도제(TDR)등을 논의하면서 보전지역권을 함께 고

찰하였는데, 위의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개발권 분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금태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한국과 미국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3)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규제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미국의 개발권매

수제와 보전지역권을 검토하였다. ‘개발권양도나 보전지역권 등은 소유권으로

부터 개발권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국의 법제상 바로 도입될 수 없을 것이

다.’라 하여 개발권양도와 연계하여 보전지역권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와 보전지역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로서 개발권양도제

는 개발권이 존속하여 양도되는 반면, 보전지역권은 개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발권양도제’란 특정 지역(송출지역:sending area)의 토지에 개발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지역(수용지역:receiving area)에 있는 토지에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즉 도심의 개발업자가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개발권을 구매해서 법정밀도를 초과한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이 사회적 손익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의의가 있다.12)

미국의 용도구역제(zoning)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 정도가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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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용적율이 높은 토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보전의 경우 재산손실분을 보

상받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보전지역권의 ‘개발권 구매’는 미국의 소유권을 ‘권리막대기 다발’로

은유(metaphor)하는데 기인한 표현이다. 보전지역권은 보전의 목적으로 토지의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권을 구매한다는 관념이다. 그림1)에서 막대기 다발은

소유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들을 표상하며, 보전지역권 성립과 함께 제한되는

권리를 표상하는 막대기가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 다발에서 제거되어 보전지

역권 보유자에게 건네진다는 것이다.

그림 1) ‘권리막대기 다발’의 관념에서 보전지역권 설명

Middle Peninsula Planning District Commission, Conservation Easements: 
Fiscal Impacts to Localities in the Middle Peninsula. 4 (2010) 

보전지역권 성립으로 개발권 등의 막대기가 토지소유권에서 제거되어 보전

지역권자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개발권을 보유자가 행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즉 보전지역권에서 개발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 제한대상으로서 그 본질은 개발권이 제한 또는 몰수되는 것으

로 개발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13) 그러므로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

12) 이영성 외 “개발권양도제의 해외 사례에 관한 심층 비교 연구" 국토계획, 40(6), (2005)
117-133. 최대식 외.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손익조정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모의실험" .
한국지역개발학회지,21(1),129-150. 고민구 외,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활용
가능성 분석" .부동산연구 20(1),(2010) 307-327.

13) Van Sant, L., Hardy, D., & Nuse, B. (2021). Conserving what? Conservation ea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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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전제로 보전지역권 도입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역권(servitudes)으로서 지역권

미국의 물적 재산권(real property)은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물건(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고 이에는 부동산권(estates)과 역권(servitudes)이 있다. 부

동산권은 점유(possession)에 관한 권리인 반면, 역권은 사용(use)에 관한 권리

라는 점에서 다르다. 역권이란 토지의 소유 혹은 점유에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

고 이후 토지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어도 승계되도록 하는 영미법상 제도이다.

역권에는 지역권,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s)과 형평법상 역

권(equitable servitudes)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재산법은 우리나라 민법 중 물

권법에 대응하는 법이다14).

(1) 토지에 부착된 권리(Run with the land)로서 물권적 효력

보전지역권은 토지에 부착된 권리로서 변동된 토지소유자(양수인 및 상속

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약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대물권

(對物權, property right)으로서 우리 민법상의 물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보

전지역권의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토지를 승계받은 자(상속인, 매수인

등)에게까지 보전지역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15) 이를 위해 미국의 보전지역

권은 증서(deed)로서 취득되고 기록(record)됨이 요구된다.

(2)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조절을 위한 지역권 활용

미국에서 소유권이 '권리막대기 다발'로서 비유되었기에, 소유권에 속하는

여러 권리들이 쉽게 분리되어 개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지역

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권리를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하

였으며 미국에서 지역권의 활용이 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에 기인한다16).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coastal US South. Human Geography, 14(1), 31-44.
Nature Conservancy, Land Easements "In essence, the rights are forfeited and no
longer exist." https://www.nature.org/en-us/about-us/who-we-are/how-we-work/private-
lands-conservation/?tab_q=tab_container-tab_element_670

14) 역권에 관하여는 박홍래. 미국 재산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145-175, 진도왕. “미
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토지법학, 38(1), 149-182. (2022). 참조

15) Parker, Dominic P. "Land trusts and the choice to conserve land with full ownership
or conservation easements." Natural Resources Journal (2004): 483-518.; Morrisette
supra not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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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권의 내용은 토지의 임대차 혹은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등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토지를 점유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로서 토지소유자의 이용은 배제되므로 비용부담도 크

고 토지활용도는 낮게 된다. 이에 반해 지역권은 비점유권리로서 지역권 내용

상 제한 아래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한 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단순히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

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상린관계와는 다르게 당사자의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한 제도이다17).

미국에서는 토지소유자간에 사전에 미리 침해되는 권리를 지역권을 구매하

는 형식으로 하여, 경관・조망・채광 등의 지역권이 발달하였다. 조망을 확보

하기 위해 앞 토지에 건축을 제한하는 조망지역권, 주변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지역권이 그러하다.

(3) 부작위 지역권(Negative easement)과 작위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

부작위 지역권은 지역권 보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지역권으로, 경관이나 일조권을 위해 건축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경관지

역권 등)이 대표적이다. 작위지역권은 지역권보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

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역권으로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부작위지역권은 일조권을 위

해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로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왔다. 적극적인 작위청구

에 비해 부작위청구는 공시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그러

나 오늘날 증서 등으로 공시적 효력이 확보되어 더 이상 그러한 우려는 없으

며, 보전지역권에서 주된 내용은 개발 등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중심이

되고 있다.

3. 인역권의 활용

로마법에서 용익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에는 인역권과 지역권이

16) Kay K (2016) Breaking apart the bundle of rights: conservation easements and the
legal geographies of individuating natu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8(3): 504–
522.
Rissman, supra note 4

1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2002) 247,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법 박영사 (2004)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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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인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18)

미국에서는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도 유효성을

인정하여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공공서비스 회사(utility company)가 공공서비

스(utility)를 위한 전기선 지역권(Electrical power line easement), 전화선 지역

권(Telephone line easement), 가스 파이프 지역권(Fuel gas pipe easement)

및 상하수도 매립을 위한 지역권(Sanitary sewer easement) 등을 취득해 활용

하였다19).

요역지가 있어 이에 부속한 지역권(이하 부속지역권)과 달리, 인역권은 물권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양도 등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공서비스 인역

권의 경우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어 토지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쳤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부속지역권과 인역권 활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통행지역권과 인역권으로서 전선부설 지역권을 나타낸다.

그림 2. 지역권 vs 인역권 

(Understanding Easements by myCAREexpert 자료 편집)

18) 이영준, 위의 책, 657
19) Morgan, Giles. "Easements in Gross Revisited." Anglo-Am. L. Rev. 28 (1999): 220.
우리는 토지상의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상권을 매개로 이용권을 취득
하고 있다. 1984년에 구분지상권 신설하였는데, 구분지상권은 공중 또는 지하에 관한 지
상권으로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이용권의 보
장을 위해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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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권의 경우 부속지역권 외에 요역지가 없이 인역권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에 관한 법적 효력에 관해 UCEA는 제4조 1항에서 ‘보전지

역권은 부동산권리에 부속한 것이 아니어도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역

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UCEA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한다.

4. 영구성 (In perpetuity)

지역권은 로마법 이래로 영구지역권으로 인정되어왔으나 영국의 보통법에서

는 영구적인 권리 혹은 규제에 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재산권은 사회적 필요

에 따라 대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한번의 결정이 영구적으로 미래의 소유자들을 속박

하는 것은 저주라고 보고20) ‘죽은 자의 손길(dead man′s hand)’라 칭하여 법

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특별히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영구적인 효

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UCEA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다21). 특히

소득세법(IRC §170(h))에 따라 연방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영

구적인 보전지역권을 기부해야 한다.

우리 민법상으로도 통설은 지역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낮고 소유자

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긍정하고 있다22).

Ⅲ. 미국의 보전지역권 발전과 UCEA

1. 미국에서 보전지역권 발전

(1) 초기의 보전지역권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공원과 고속도로의 경관을 보

전하기 위한 내용의 보전지역권이 시초였다. 이후 정부의 친환경 촉진 프로그

20) Jacobs. supra note 4
21) UCEA §2 C)
22) 송덕수. 2014. 386. 이영준 위의 책, 662,
그러나 보전지역권의 승역지에 대한 제한정도는 결코 작지 않으므로 재논의가 필요한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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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연계하여 보전지역권을 활용하였고,23) 랜드 트러스트(land trust)라는 비

영리 민간단체가 사유지의 개발을 막고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을 활용하였

다. 점차 요역지(要役地) 없이 대상토지에 인역권 형태의 보전지역권을 간편하

게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역권으로서 보전지역권은 여러 법적 장애

(impediment)에 직면하였다.

보전지역권의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UCEA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를

모범으로 한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편, 랜드 트러스

트가 보전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전지역권 기부

를 장려하고자, 연방 및 주법상 여러 세제(稅制) 혜택을 주면서 급속한 발달을

가져왔다.

미국에서 자연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한 토지보전의 노력이 재산권을 기반으

로 발달한 데에는 정부의 용도구역제(zoning)등과 같은 보상없는 규제조치를

‘재산권 침해’라고 인식하는 미국 사회의 거부감에 기인한다. 토지의 개발규제

조치에 대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법정에서 효력 유무를 가리는 등 법적 분쟁

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법원은 토지규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보상 없는 토지규제는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으로 보고 위헌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가 토지이용의 규제를 하는 데 법정소송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법적・재정적 부담이 컸다.
사법 영역에서 지역권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을 조절해 온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보전지역권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토지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보다 랜드 트러스트와 같은 민간 환경단체의 보전활동을 더 신

뢰하는 문화 또한 보전지역권 발전의 추진력이 되었다.

(2) 연방 소득세법의 세제혜택 (Internal Revenue Code § 170, 이하 IRC라 칭함)

미국연방 내국세법(IRC) § 170에서는 자선 및 기부의 경우 세금공제에 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일부분의 권리인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80년대에 보전지역권 기부의 세액공제가 신설되

고 국세청(IRS)에서 후속규정으로 동 조항의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 요건들에

관한 규칙을 두어 무분별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다. 점차 공제금이 늘

어나고 주법상 세금혜택까지 더해지면서 랜드 트러스트가 급속도로 증가하였

고 이들에게 기부하는 보전지역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래프는 세액

23) 김선영・오충현 (2021)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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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이후의 랜드트러스트 증가와 함께 보전지역권의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세법상 보전지역권 기부의 세액공제와 그를 위한 요건이 보전지역권의

성장과 규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림 3) 랜드트러스트와 보전지역권 성장 (Gattuso, Dana Joel. 2008)  

2. 보전지역권 표준법(UCEA: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

(1) 보전지역권 표준법의 위상과 취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법위

원회(the Uniform Law Commission)에서 주법의 통일적 제정을 꾀하고자 모

범안으로서 표준법(uniform act)을 만들고 있다. 보전지역권 표준법(UCEA, 이

하 UCEA라 칭함)은 1981년 보전지역권의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법(州

法)의 통일을 위해 기안된 것이다24) UCEA는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강행법규

가 아니고, 각 주(州)에서 보전지역권 관련입법을 함에 있어 지침이 되도록 만

든 것으로, 이 입법지침을 통해 보통법상 인역권의 효력과 내용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현재, 24개주와 워싱턴 DC가 이 법을 따른 보

전지역권 관련입법을 마친 상황이며25) UCEA를 따르지 않은 주들도 자체적으

로 보전지역권 수권입법을 하고 있다.

24) Kay 2016).
25)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Delaware, Idaho, Indiana, Kansas, Kentucky, Maine,
Minnesota, Mississippi, Nevada, New Mexico, Oregon,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U.S. Virgin Islands,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24개주에서 UCEA에 따른 입법을 하였다. (http://www.uniformlaws.org Legislative fact
she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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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common law)국가인 미국에서도 인역권은 원래 제한적으로 인정되었

는데 계약에 기한 권리로서의 효력만이 있어 대상 토지소유자의 승계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양도・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

역권의 대상토지(승역지)의 소유자나 지역권보유자에게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지우는 것도 보통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역권의 효력 문제와 지역

권 내용의 한계 등 여러 법리적 문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UCEA는

서문, 6개 조항과 주석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은 제1장 정의, 제2장 창설, 이

전, 수락과 존속, 제3장 사법적 조치, 제4장 유효성, 제5장 적용, 그리고 제6장

적용과 해석의 통일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두와 각 장의 주석에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전지역권 의의와 실행에 있어 해석상 의문점을 해소해주고 있

다.

UCEA 서문에서는 ‘이 법은 자연자산과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

산에 가해지는 제한의 존속을 보장하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함이다.

이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법에서의 법적 장애를 해소하려는 목

적을 갖는다. 이 법은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동산에

가한 제약 혹은 적극적 의무는 원래 당사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구속한다’ 고

하여 보전지역권의 의의, 법적 장애를 해소하여 물권적 효력을 인정되도록 함

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직접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보통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법적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여 보전지역권 설정계약

의 폭넓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2) UCEA의 보전지역권의 특징

보전지역권의 목적은 제1장에서 보듯 사익(私益)이 아니라 자연・농지・산
림 등의 보호라는 공익(公益)에 있기 때문에 제4장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지역

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부동산권리에 부속하지 않은 인역권이거나 토지의

편익이 아니어도) 지역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1장에서 보전지

역권 보유자는 정부기관과 비영리기관에 한정하고, 제2장에서 보전지역권은 영

구적 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장에서는 보전지역권 효력 보장을 위해사법적

행위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보전지역권자 외에 검찰총장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UCEA 내용을 요약하였다.



72  법학논고 제81집 (2023. 04)

(3) 랜드 트러스트(Land Trust)26)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재산권법 체계에 기반한 제도이고, 랜드 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의 면세(免稅)지위 부여와 기부활성화 세제정책으로 재정적 지원체계

를 통해 발전하였다.

26) 여기서 랜드 트러스트는 신탁법상 신탁과 다르며,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공동체
랜드 트러스트(community land trust)’와도 다르다. 보전지역권을 통해 사유지 보전을 하
는 랜드 트러스트를 Conservation Land Trust 라 불러 구별하기도 한다.

항목 내용

서두

⦁자연자원과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에 가하는 제한의 존속을 보장하
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법령상의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제정

⦁보통법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전지역권 설정행위
를 보장하기 위함

제1장 정의

보전지역권 정의

⦁성질 : 부동산에 직접 제한을 가하고 적극적 의무를 부과
하는 비점유 물권

⦁목적 : 자연경관 및 공터로서의 가치 보호, 농업・ 산
림・휴양으로의 사용을 확보, 자연자원 보호, 공기와 물 
정화,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보유자(holder)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
⦁보전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

제3자의 실행권한
보전지역권 조항을 실행할 권한자로서 보전지역권 보유자
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제2장 설정,
수락, 존속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지역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 이
전, 기록, 해소, 수정되고 소멸됨.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 기한으로 존속.
⦁보전지역권 설정당시 존재했던 다른 부동산권리는 권리자가 당사자이거나 동의

하지 않은 한 영향이 없음.

제3장 
사법적 조치

⦁사법적 행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자  
: 보전지역권 보유자, 제3자의 실행권한을 가진자 
⦁법령에 의한 권한 부여자(검찰총장)
⦁법원의 보전지역권 변경과 소멸권한 인정

제4장 
유효성

부동산권리에 부속하지 않아도, 작위의무 혹은 부작위의무를 부가하여도, 전통적
으로 인정되는 성질이 아니어도, 그 편익내용이 부동산이용과 관련이 없거나, 다
른 보유자에게 양수되어도 보전지역권은 유효하다. 

제5장
적용

⦁이 법을 준수하여 성립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명칭이 협약, 역권, 제한 등으로 
명명되어도 무방하다.

⦁이 법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경우에도 법을 준수한 내용이면 이법이 적용된다.

제6장
통일성 

 각 주(州)들 사이에 법 제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목표에 부합하여 적용되고 해석
되어야 한다.

표 1)  UCEA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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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국세법(IRC) §170(A)에서는 보전지역권 기부로 인한 세액공제는 ‘토

지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에의 기부로 한정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랜드 트러스트이다. 랜드 트러스트는 특정 형태의 조직을 지

칭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직접 토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비

영리 자선단체로서, 국내의 비영리 민간단체 혹은 공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개별 랜드 트러스트마다 산림, 농지 혹은 문화유적지 등 최우선 보

전 대상이 다르고 활동범위도 카운티단위, 주 단위 혹은 연방단위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재 1,281개의 랜드트러스트가 활동중이고 랜드 트러스트가 보전하고 있는

토지는 61,072,596 에이커(acre, 약 2,471,520㎢)이다27). 랜드 트러스트에 대한

규율은 랜드 트러스트 연맹(Land Trust Alliance)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전한 랜드 트러스트는 인증(accreditation)하고 있다28).

국내에서 자선단체 설립 요건상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데, 미국의 랜

드 트러스트 설립에는 이러한 관공서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

해 보전지역권 남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랜드 트러스트에 인증 등을 요하여 남용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Ⅳ. 국내 민법상 지역권 검토

민법 제291조에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

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 설정에

의해 요역지의 이용가치는 증대되고 승역지의 이용이 제한되지만 완전히 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지역권의 특징이 있다.29)

1. 현행 민법상 지역권의 특성

(1) 요역지 편익의 비한정성

지역권에 있어 편익이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익

27) https://landtrustalliance.org/land-trusts 2023년3월 방문
28) https://www.landtrustaccreditation.org/
29) 이영준, 앞의 책

https://landtrustalliance.org/land-trusts
https://www.landtrustaccredit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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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30) 이것은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보

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역권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통행지역권, 인수지역

권, 전선로(電線路)부설(敷設)지역권) 및 승역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조망(眺

望)방해(妨害)건축(建築)금지(禁止)지역권 등)을 포함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법률로서 토지사용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만 지

역권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의 종류강제를 지역권에 관해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31)

(2) 비(非)배타성・공용(共用)적 성격
지역권에 의한 토지사용은 비배타적이어서 승역지 소유권의 용익권능이 전

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통행지역권 혹은 전선로부설지역권이 있는

경우에 지역권자는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승역지는 지역권의 부

담을 지닌채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위의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지상권 성립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 이용은 배제된다. 이와 같은 지역권의 비배

타성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기능을 한다.32)

민법상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는 목적의 규정인데 지역

권의 기능 또한 그와 같다. 다만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최소한의

이용의 조절로서 소유권 자체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인데 반해, 지역권은 당사

자의 설정예약에 의해 성립하고 소유권 이외의 독립한 물권이라는 성질을 지

닌다.

3) 지역권의 종류

작위지역권은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수 있고 승역지이용자가 이를 허

용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등이 있다.

부작위지역권(소극적 지역권)은 승역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망지역권(요역지 조망을 방해하는 건물을 짓지 않

을 것) 등이 있다.33)

30) 곽윤직, 이영준, 즉 편익의 종류의 무제한성으로 토지의 편익과 사람의 편익의 구분이 명
료하지 않게 된다.

31) 이영준 2004
32) 곽윤직 2002, 이영준 2004
33) 그러나 국내에서 통행지역권 외 지역권 활용 예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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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역권의 문제

(1)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

지역권은 인접지간의 토지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요역지가 있어

야 하며 요역지의 소유권 등에 부속하는 속성을 갖는다(要役地 附從性). 이것

은 대륙법계와 영미법 모두 동일하며, 우리 민법상으로도 지역권의 성립요건이

다. 즉 요역지와 무관한, 사람의 편익은 지역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

지 않는 인역권일 뿐이다. 국내 통행지역권을 보면, 토지의 소유자 혹은 점유

하는 전세권자(지상권자, 임차권자 포함)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

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누리는 권리, 즉 인역권은 아닌 것이다.

한편 토지의 편익과 사람의 편익을 구별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이영준(2004)

은 ‘요역지의 하천을 매몰하기 위해 승역지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역지에 거주하는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승역지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다. 즉 모두

요역지는 있으나 편익이 성질이 토지와 사람 중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구별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천매몰을 위한 토사채취는 일시적인 목적의 수익권의

형태로 보여지므로 지역권의 권리관계로 의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위 경

우 편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요역지와 승역지의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지역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명료해 보인다. 요역지에 부속한 권리라면 지역권이고, 요역지와 무관한 법률

관계라면 인역권으로 보는 것이 더 명료하며 구분의 실익이 있다.

우리 민법이 전수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는 인역권을 인정하

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인역권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인역권의 목적은 용익물

권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학계의 다수는 토지의 제한적

사용권으로서 인역권을 인정하는 것이 토지의 고도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34) 다른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이뤄지는데 반해, 지역권

의 비점유성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인역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지

않아서 실제적인 개정움직임은 미약한 상황이다35).

34) 이영준 위의 책, 658 ,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2009) 477
35) 199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인역권 신설에 관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개정대상에서 제
외되었다.(윤석찬 “한국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7-1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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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역권의 효력

인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양도성・상속성이 없다.

미국의 보통법에서도 원래 인역권은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인역권

은 사실상 부동산권이 아니라 계약에 기반한 권리에 다를 바 없었다36). 즉, 양

도할 수 없고,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기반시설인 철도와 전기・수도관 설치에 인역권을 활용하게 되면서

점차 물권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역권이 지역권

과 같은 효력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3) 대인지역권과 인역권의 구분 여부

진도왕(2022)에 따르면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과 인역권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인지역권은 지역권의 편익을 특정 토지소유자만으로 한정하여 토

지소유권에 수반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으로 설명된다.

즉 지역권의 요역지 부종성과 수반성이 제거되어 편익의 향유 주체만을 한정

할 뿐이다. 승역지에 대한 부담이 물권적 효력(승역지 소유권에 부종)이 있는

점에서 지역권과 같다37). 그는 인역권은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에 대해 광물, 석유, 목재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수익권(profit)이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Hegi(1986)에 따르면 수익권(Profit a Prendre)과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의 역사적인 구별은 승역지에 대한 사용의 유형(the type of use)에

따른 것으로 수익권은 승역지에 있는 자원 등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로 설명

한다.

국내에서는 대인지역권과 인역권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38). 박홍래

(2003)3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권은 미국 재산법상 부속지역권을 의미

하고 대인지역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역권으로 부른다고 한다. 본 글에서도 인역

36) Siegel, S., “A Student's Guide to Easements, Real Covenants and Equitable Servitudes
(Student Guide Series)” Matthew Bender, (1988).

37) 반대로 대인적 부담의 경우 부담에 상응하는 편익이 토지에 부종한다면 지역권이다. 즉
대인지역권의 내용이 되는 편익과 부담 중 어느 하나가 토지에 부종하면 지역권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승역지의 부담이 토지에 부종하는 경우에만 지역권으로 논할 의미가 있
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물권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승계인이 바뀌어도 효력이 존속하는
절대적 효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38) 심민석,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 177-212. (2013) , 박홍래 위
의 책 148,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2009) 476,

39) 박홍래, “미국 재산법상 역권” 민사법연구 제11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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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대인지역권을 구별하지 않았다.

(4) 국내법상 인역권

학계는 민법상 제235조의 공용수의 용수권과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은 인역

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

로 그 이용은 토지소유권의 권능인데, 제235조에 의한 상린자의 지하수용수권

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인역권으로 보고 있다40)

민법 제302조에서는 ‘어느 지역의 주민의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특

수지역권’ 이라 명명하고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설은 특수

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닌 인역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41). 지역권에

서는 편익을 제공받는 것은 토지 자체인데 반해 특수지역권에서는 ‘어느 지역

의 주민’이라는 점에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는 인역권의 성질을 갖는다. 특수

지역권이 인역권인데도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는 권리자가 목적토지

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편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고 목적 토지의 소유자는 단

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점에서 지역권과 공통한 것이기 때

문이다.42)

현행 민법상 인역권은 민법상 위 두 조항에 한해 인정되고 대상토지의 승계

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갖게 된다. 즉 민법상 인역권

은, 물권적 효력이 부정되는 보통의 인역권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Ⅴ. 보전지역권의 활용

1. 미국의 보전지역권 발전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한 부동산 물권으로서 영구적 기

한이 보장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지역권의 비점유성과 공용적 성격은 보전의

목적 범위내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보전지역권은 토지

40) 곽윤직 위의 책 174, 김상용 위의 책 488-489, 이영준 위의 책 658
41) 곽윤직 위의 책, 251, 이영준 위의 책 658, 김상용, 위의 책 477,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6. 430

42) 이영준 위의 책. 670, 김상용 위의 책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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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친환경적 경작 및 식재 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점이 미국에

서 보전지역권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위해 활용되는 이유이다.

미국의 보전지역권 보유자는 정부와 비영리기관(랜드 트러스트 등)에 한정

된다. 정부보유의 경우 일종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서 산림, 농지 및 습지를

보전하고 친환경경작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댓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형이 많다43). 랜드 트러스트는 댓가를 주고 취득하는 경우보다는

기부받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세법 IRC §170에서는 ‘자선 및 기부 등’에 따른

세금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다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보전지역

권 기부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2. 보전지역권 도입을 위한 전제

보전지역권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재산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랜드

트러스트 등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캐나다와 오스

트레일리아에서는 이미 미국의 랜드 트러스트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자연보전

43) 미국 농림부에서 농업 관련 보전지역권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아래 참조 https://www.nrcs.
usda.gov/programs-initiatives/acep-agricultural-conservation-easement-program

44) 습지보전뱅크(Wetland bank) 프로그램에 따라 습지를 훼손하는 경우 습지 보전지역권 구매
의무를 부과하여 습지의 총량을 보전하고 있음

45) 규제에 따른 완화조치로 보전지역권 구매 의무가 있다. 즉 미국의 습지은행(Wetland bank),
보전은행(Conservation Bank)와 같은 정책으로 습지와 보전지를 부득이 훼손하는 경우
훼손되는 만큼을 복원하게 하는 규제 목적에서 보전지역권이 사용되기도 한다.

보전지역권 특징

제공자 토지소유자

보유자 정부기관 또는 랜드 트러스트 

법적 성질 재산권 (부동산물권)

발생 방법 구매, 기부, 규제44) 

성격 협의와 협력

토지소유자 동기 토지보전의지, 세금혜택, 완화조치45)

지역권과 차이점 인역권 형식으로 가능 

존속기간  영구적 기한 원칙 (30년 약정 있음)

표2)  미국 보전지역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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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재산법 체계도 흡사하여 무리 없이 미국의 보전지역

권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칠레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계통의 민법으로서 법리적 한계와

또 민간단체의 역량부족 등으로 도입이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보전권(the Derecho Real de Conservación : a real right of

conservation)’ 이라는 새로운 권리까지 창설하여 사유지(私有地)의 보전노력을

하게 되었다. 칠레의 이러한 입법과정은 Civil Law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보

전지역권과 같은 보전이익의 부동산권(不動産權)을 신설한 것으로 극찬을 받

고 있다46).

2. 캐나다의 보전지역권

캐나다의 랜드 트러스트 NCC (The Nature Conservancy of Canada)는

1962년 설립되어 2014년 기준 2백만6천 에이커의 토지를 보전하고 있다. 캐나

다에도 미국의 LTA와 같이 랜드트러스트를 지원하는 연합체가 있는데, 이 캐

나다 랜드 트러스트 연합(The Canadian Land Trust Alliance)은 2003년 창설

되어 각 랜드 트러스트의 표준과 실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1995년 시작된 the Ecological Gifts Program은 인증된 보전단체 등에 사유

지를 기부하거나 적합한 권리를 기부하는 경우에 미국에서와 같이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7).

1) 특정 지역별 기준에 따라 생태학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토지라는 인증

을 요하고,

2) 기부를 받는 수취인이 환경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자격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3)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기부한 사유지의 보전가치가 먼저 인증되어야 함.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보호대상지와 랜드 트러스트 각각에

46) Korngold, G. Globalizing conservation easements: Private law approache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s. Int'l LJ, 28, 585. (2010). 칠레의 부동산보전권에 대하여는
칠레 최초의 랜드트러스트, Fundación Tierra Austral 사이트 참조 https://www.fundaciontierraaustral.
cl/en/tierra-austral-signed-three-derecho-real-de- conservacion-agreements/

47) Laura A. Johnson.“a certification that the land is ecologically sensitive according to
specific national and provincial criteria; the gift be made to an eligible recipient (one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and that the gift value
is certified in advance of the gift’s comple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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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증(certification)의 요건을 두어, 미국 보전지역권에서의 남용문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보전지역권 대상지가 진정 보호가치 있는지 검증

받도록 하고, 보전지역권 기부를 받는 단체가 인증된 랜드 트러스트임을 요하

면서, 이러한 요건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48).

표3)은 미국과 캐나다의 보전지역권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캐

나다의 Quebec주(州)는 다른 주와 다르게 우리와 같이 대륙법계(civil law)계

통으로서 보전지역권도 요역지 부종성(不從性)을 따르고 있어서 랜드 트러스

트는 반드시 요역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역지는 작은 면적도 상

관없으나 승역지와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NCC에 따르면 퀘벡

주에는 이러한 요역지를 통한 보전지역권이 대략 50개 등록되어 있다.

48) 미국에는 IRC§170(후술함) 조항에 따라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는데 있어 랜드 트러스트
혹은 대상 토지에 정부의 승인 등의 검증절차가 없다. 극단적인 예로 세금탈루 목적으로
신디게이트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아 대상지를 구매하여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사례에서,
건실한 랜드 트러스트가 이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기부받기를 거절하면, 그들이 별도로 랜
드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보전지역권 기부를 완성하는 경우이다. Land Trust Alliance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임의적인 인증으로 필요요건이 아닌 것이다. 또
진정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지에 보전지역권이 설정되었는지 대상지 검증절차가 미비하여
극단적인 예로 골프장에 보전지역권이 설정되어 기부되기도 한다. https://www.sirote.com/blog
/conservation-easement/giving-to-a-qualified-organization-is-a-key-to-conservation-
easement-deduction

구분  캐나다 미국

 요역지 부종성
불요 /
단, 퀘벡주는 요역지 요함

 불요 - 인역권 성질

보전지역권보유자 정부, 랜드 트러스트

랜드 트러스트 
인증 요부 

연방정부 승인 요함  불요

대상지 가액 평가 정부의 가액 평가 인증절차
랜드 트러스트의 자의적인 과다계상의 
문제

대상지 보호가치 
검증

생태학적으로 보호가치 있다는 
인증을 요함

정부의 보전지역권 구매프로그램은 엄격
한 검증을 통해 대상지 선정

랜드 트러스트 자체적 판단 
보전가치 없는 토지위의 보전지역권 기
부하여 소득세 탈루문제  

 기부 인센티브 연방소득세감면, 각 주에 따라 세액공제 별도

 표 3 . 캐나다와 미국의 보전지역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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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

칠레는 1990년 이후로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안정된 민주주의를 정립하였고,

짧은 기간에 많은 사유지를 보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랜드 트러스트인 The Nature Conservancy의 영향을 받아 2009년

최초의 랜드 트러스트가 설립되고 추후 여러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칠레는 우리와 같이 civil law 대륙법 계통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보전

지역권 도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보전할 토지 부근에 요역지를 취득하여 보

전대상지는 승역지로 하여 보전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

다. 즉 인역권이 아닌 요역지에 부속한 지역권의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일종의 부동산보전권리 (the Derecho Real de Conservación :

a real right of conservation) 신설의 입법안이 제출되면서 보전을 위한 부동

산권을 신설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드디어 2016년 법안

이 통과되었으며 이로써 사유지 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칠레의

이러한 ‘부동산 보전권’은 기존 물권이 토지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

나아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신설한 것으로서, 환경가치의 보전을 목

적으로 하는 재산권 체계의 구축이었다. 칠레의 부동산 보전권은 대륙법계의

물권법체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물권을 신설한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로서

평가받고 있다.

4. 국내 법제상 검토

1) 보전지역권의 제한물권성

미국에서 소유권을 ‘권리막대기 다발’로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민법상 소유권

의 관념과 대비가 된다.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으로 설명되어 지

고, 타인의 부동산이용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관념하고 있다. 즉,

우리민법은 소유권을 ‘권리막대기의 다발’로서 관념하지 않고 절대적인 소유권

과 제한물권으로 양분하는 물권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물권법상 제한물권은

부동산의 점유와 이용, 혹은 교환가치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이러한

제한물권에 따라 소유권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물권의 개념에 따

라 미국의 보전지역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물권법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

익을 위해 승역지의 등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이므로, 보전지역권은 요역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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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목적을 위해 대상토지인 승역지에 개발 등을 제한하는 권리로 인식할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승역지에 보전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하도

록 작위 혹은 부작위 의무를 가하는 내용으로서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민법상 작위지역권과 부작위지역권 모두 인정되므

로 수용 가능한 개념이다. 다만 국내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인역권으로서의 보

전지역권은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는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법체계와 이용현황에 비추어 미국의 보전지역권을 우리 법 관념

으로 해석하면, 보전지역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지역권으로서 그 내용은 (요

역지의)보전의 목적을 위해 대상토지(승역지)에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역권 인정 여부

국내 민법상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와의 이용조절 관계로서만 설정할 수

있다. 즉 요역지 소유자로서 누리는 권리이지 요역지와 무관하게 개인이 누리

는 권리는 될 수 없다. 인역권으로서의 보전지역권 활용은 미국의 UCEA와 같

은 별도 입법이 없는 한 불가하다.

그런데 민법 제302조는 인역권의 일종으로서 특수지역권을 규정하여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타인의 토지에서 수익을 하는 권리를 인정하

고 있다. 이에는 지역권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며 물권적 효력이 있는 점은

인역권으로서 보전지역권의 활용에 참고할 부분이다.

3) 요역지에 부속한 보전지역권 활용

국내 현행 법규상 법의 제・개정 없이도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춘 보전지역

권 설정은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UCEA 등의 입법조치 전(前)에는 요역지에

부속하는 지역권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대상지 부근에 땅을 일부 구매

하여 그 땅을 요역지로 삼아 그에 부속된 권리로서 보전지역권을 취득하는 형

식을 취한 경우가 있었다49). 캐나다의 퀘벡 주(州)는, 보통법을 따르는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대륙법 계통으로서 현재에도 보전지역권을 취득하려는 대상

토지의 인접지를 구매하여 요역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칠레에서도 부동산역권

(servidumbre)을 취득하기 위해 요역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보전지역권을 활

49) C. Timothy Lindstrom. Changes in the law regarding conservation easements : an update.
Wyoming Law Review. 2005. / Laura.A.John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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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50). 지역권의 요역지 부종성을 요하는 우리 민법에서도, 위의 사례에

서와 같이 요역지에 부속하는 권리로서 보호대상지에 보전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지역권에 대한 저조한 인식의 문제

우리 물권법상 지역권은 인접지간의 토지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로서 통행지

역권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왔다. 지역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이용을 사전에

혹은 분쟁의 사후에 조절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며, 주로 이용되고 있는

통행지역권과 용수지역권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례를 보면 계약에 기한 성립보

다는 시효취득의 경우가 많다.

국내 지역권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지역권 설정의 법률관계가 애매하고 특

히 ‘토지의 편익’의 막연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1)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전선의 설치 혹은 지하에 지하철을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지역권

을 활용하는 것과 다르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왔다. 또 금융기관에서 담보

토지 위에 건축 등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권이 아닌 지상권을 설정하

는 등 국내에는 지상권의 활용이 높다. 우리 민법이 인역권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도 토지에 관한 인역권은 지상권에 의해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기 때문이다.52)

지역권에 있어 토지의 편익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정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그 활용성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아주 다양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역권 활용사

례가 적은 것은 지역권 행사범위와 관련한 법규정 미비로 보기도 한다. 독일민

법(BGB 제1018조)에서는 지역권의 내용으로 ‘승역지의 개별적인 이용’, ‘일정

행위의 금지’ 및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여 지역권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 기준을 두고 있다53). 승역지

개별적 이용으로는 통행지역권을 들 수 있고 일정해위 금지의 예로는 조망・
일조지역권이 있다.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행사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

역권은 상린관계상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혹은 생활방해 금지 등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내용인데, 공장사업자 등은 이러한 권리행사부작위권을 인근주

50) Laura A. Johnson. An open Field: Emerging opportunites for a global private land
conservation movement. Lindon Insititute of Land Policy. 2014.

51) 김준호, 위의 책 .410
52)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김준호, 위의 책 415.
53) 장병일 “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토지법
학, 33(1), 67-9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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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으로부터 사들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역권을 활용한 토지이용의 조절은 국내에서 토지이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사점이 크다.

5. 토지 보전을 위한 사법(私法)관계로서 보전지역권 활용

1) 친환경 인센티브의 효력 확보를 위한 보전지역권

국내 보호지역에서는 여러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유지 소유자

의 적극적인 친환경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 규율의 한계가 드러난다.

국내에 보전지역권이 바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토지주에 대한 친환경적

인센티브제도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5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6조)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림, 농지 및 습지 등의 공익

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들이다. 그런데 대부분 1년 이하 단기

계약관계로 이뤄지고 있고 참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실효성

이 약하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활동은 물권적 효력을 가질 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위 제도와 함께 보전지역권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등에는 국유지 혹은 공유지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요역

지로 삼아 사유지 위에 보전지역권 설정이 법리상 가능하다. 이는 정부와 지자

체가 보유한 토지(없다면 일정 토지를 매수)에 부속하여, 대상토지에 보전지역

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때 보전지역권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될 것이

다. 이렇게 기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과 연계한 보전지역권은 추가적인 재

정부담은 없게 된다.이러한 적용은 민법상 부속지역권 형태로서, 공법적 규제

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보전지역권은 공법적 규제 없이 사법상 물권을 통해 토지를 보전하는 법제

가 된다. 보전을 위해 국가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보전지역권 설정이

경제적 비용이 적은 것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보전지역권은 토지주의 협력적인

5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95호, 2022. 10.1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10호,
2022. 10.18]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35호, 2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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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으로 평가받는다.

2) 보전지역권 도입을 위한 선행문제

현행 민법상 보전지역권은 인역권 형태가 아닌 지역권으로서 성립하는데 법

적 장애는 없다. 인역권으로서의 보전지역권 활용은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만,

타국 사례에서 보듯 인역권 형식의 보전지역권 인정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요역지에 부속한 보전지역권은 법개정 없이도 현행 민법상 가능하다

문제는 지역권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다. 국내에서는 통행지역권 외 지역권

활용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법체계에서도 보전지역권 실행은

가능하지만 활용이 되지 않았는데, 주된 장애는 보전지역권 실행사례의 부족과

보전지역권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지목되고 있다55).

국내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과 연계해서 보전지역권을 설정한다면 재정

적 추가 부담은 없다. 하지만 대상토지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공법적 규제가 있는 지역에 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처럼 공법적 규제가 없는 지역에까지 보전지역권 설정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에 관한 검토와 함께, 보상이 필요 없는 개발규제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보상

없는 공법적 규제와 보상이 주어지는 보전지역권 범위와의 경계 설정이 있어

야한다.

한편 보전지역권자를 랜드 트러스트와 같은 민간단체에 확장할 것인지 여부,

보전지역권자 및 의무자의 보전관리 위반의 경우 대응체계, 보전지역권 남용에

대한 예방 조치와 함께 보전지역권의 변경 및 소멸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56)

Ⅴ. 마치며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를 보전하는데 자발적인 협약에 기한 재산법제

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랜드 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환경보전에 그치지 않고 농지와 공터 및 문

55) Račinska&Vahtrus, “The use of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to NABU Federal Association.” (2018).

56) UCEA의 제4장 (5) 에서는 보전지역권 보유자의 모니터링과 관리의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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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가치 등의 보전 등을 위한 보전지역권 활용 사례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전 등 여러 공익을 위해 물권형식의 재

산권(보전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환경재산권(Envionmental poperty

rights)으로 칭해지기도 한다57).

보전지역권은 환경정책에서 사법(私法)적・경제적 수단으로서 효율성을 도

모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토지규제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병행할 수 있

고 보전에 토지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역권 활용의 필요가 크다

고 하겠다.

재산권과 환경보호는 갈등관계로 인식되어왔지만 보전지역권은 재산권을 활

용한 사법(私法)상 환경보호 법제로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개별 주

체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보전이 재산권의 목적이 되는 것

이다. 게다가 보전지역권의 영구적 기한은 공법상 규제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

토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에 관한 법규 등은 일률적이고 강행적

인 행정법규로서 행해지므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반발이 있어왔고

보전활동에 소유자의 협력을 얻기 힘들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으로

성립되므로 토지소유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각 토지의 특성에 맞춘 토지

이용 제약 등을 보전지역권의 내용으로 하여 토지이용 규율의 개별화를 가능

하게 한다. 토지소유자야말로 보전활동의 가장 훌륭한 관리자라는 인식은 국내

행정 중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

는 공익직불제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친환경 인센티브제도에 보전지역권

의 시범적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미국에서 보전지역권은 랜드 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의 환경보호활동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도 보전지역권

을 취득하거나 기부를 받아 토지 보전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환

경보호단체들이 한정된 활동에 비춰볼 때 공익법인으로서 환경보호단체가 사유

지를 직접 보전・관리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보전지역권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

다.

57) Carol M.Rose, “Liberty, Property, Environmentalism” Arizona Legal Studies discussion
pap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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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principle of Conservation Easement to conserve private lands

58)Kim, Seonyeong*

In the United States, conservation easements, which restrict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to preserve nature, scenery, farmland, wetlands, and forest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Conservation easements(CE) in the United States
are easements to conserve private lands and have the same effect as
easements under domestic civil law. However, holders of CE are limited to the
government and land trusts, and CEs are generally held ‘in gross’.

 Since UCEA recognized the validity of easement in gross and perpetuity
term,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granted some tax benefits, CEs
were greatly developed. CEs have been introduced in Canada, Australia, and
Chile, and introduction is being considered in Europe as well.
CE is a property right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at

conserves private lands based on voluntary contract, and achieves public law
effects pursuing public interest through private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and preservation policies centered on administrative command and
control discipline and to obtain cooperation from land owners based on the
autonomy of civil law .
It is necessary to use C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co-friendly

incentive systems such a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in force in
Kore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rough CE,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active subject to conserve lands
Under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in our civil law, easement must

have dominant tenemant, and easement Ingross is null and void. CE is created
on the serient tenemant in the purpose of conserving the dominant tenemant.
First priority is to make good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domestic use of

CEs.

Keywords : conservation easement, UCEA, easement in gross, bundle of 
rights, payment of ecosyste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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